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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업과 ICT가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데이터 혁명’이다.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도 데이터 활용의 관점

에서 자국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해석 가능하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통계 생산을 위한 

조사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데이터와 민간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영국의 정부 혁신 전략(2017), 미국의 연방통계 혁신(2017), 증거기반 

정책수립(2017), 일본의 통계개혁추진회의 설치(2017)와 미래투자전

략2018(데이터추동사회로의 혁신) 등은 데이터 전략이 정부 혁신의 

핵심 사안임을 시사한다.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모두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이 시급한 이유다. 

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핵심 데이터 자원인 국가 통계 거버넌스 강화를 출발로 행정 

데이터와 통계 생산 시스템의 유기적 결합, 민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정립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공 부문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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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관점의 행정 업무의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 

필요하며 지방 분권 시대를 지향하는 데이터 관리 체계의 재정립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보안을 강화하면서 행정 

자료 활용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 등 연구 개발 활성화가 중요하

다.

정부가 생산하는 데이터 중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통계 

데이터 생산 체계 개선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을 위해 우선적으

로 시행되어야 한다. 국가통계가 경제통계 위주에서 복지, 환경,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게 된 상황변화를 반영하고 

미래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통계생산의 독립성과 통계 예산 

조정권 강화를 위한 통계 조직 개편과 함께 통계 생산 목적의 행정데이터

와 공공재 성격의 민간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행정적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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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

l 기존 산업과 ICT가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로 표현하면 ‘데이터 혁명’임(정용찬, 2017a). 

- 스마트폰 등 휴대용 개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금융, 쇼핑, 길 찾기, 

SNS 등 우리의 일상생활이 데이터로 기록될 뿐 아니라 전자제품은 

물론 생산기계와 가로등, 자동차 등 사물에 부착된 IoT기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은 폭발적임(정용찬, 2017b)

- 특히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을 지향하는 5G 환경에서는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데이터 전송과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 가능. 이러한 

데이터 기반 환경은 스마트팩토리 등 산업 영역은 물론 재난, 

응급, 안전, 보안 등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확산(김득원, 2017) 

l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도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자국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해석 가능

- 미국은 인공지능, 로봇, 전기자동차 등 첨단 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첨단 기술과 융합된 첨단 제조업을 지향하는 ‘산업 

인터넷(Industrial Internet)’ 전략을 표방.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을 통해 업체 간의 데이터 연계 

모델(IIOT Connectivity Model)을 적용하는 등 민간 차원의 다양한 

데이터 공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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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구글 등 인터넷 기반기업에 대항하기 위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자국의 강점인 제조업에 인터넷을 결합한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선택. 

독일 정부가 제시한 ‘스마트 서비스 세상(Smart Service Welt)'은 생산 과정에서 

양산되는 데이터와 소비자의 구매이력과 행동데이터,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 제공  

-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6년 ‘신산업구조비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7대 대응 전략을 발표.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를 제1대응전략으로 선정하고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유통시장 신설, 개인 데이터 활용 촉진, 기술과 

인력 양성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구체적 대응 정책으로 

제시(사공목, 2017). 특히 데이터 취득, 데이터 유통, 실용화, AI 

등을 이용한 분석, 산업화 등 데이터 사이클별로 자국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

- 중국 국무원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선포하고 정보화, 

지능화를 통한 공업혁명을 강국 전략으로 채택. 소강사회의 전면 

건설이라는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 추진방향으로 

신사화(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동시 발전을 

선언함(진베이, 2017). 중국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 시티 건설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로 딜로이트(Deloitte)에서 2018년 3월 발표한 

‘슈퍼 스마트 시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건설된 스마트 

시티는 1,000여 개에 달하며 중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인민망,  2018, 4. 3) 

※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항저우(杭州)시는 ‘도시 데이터 빅브레인’ 구축으로 시내 

교통량과 돌발 상황 등 교통상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 시내 신호등을 

조정하여 교통 흐름을 15%나 향상. 대중교통 앱에서 승객들이 출발지와 종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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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면 데이터센터에서 승객 맞춤형 운행 노선을 정하는 ‘빅데이터 버스’ 운영 

중(아주경제, 2017. 9. 13) 

l 데이터를 매개로 한 신생태계(New Ecosystem)인 ‘데이터 경제(Data 

Economy)’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도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화폐나 부동산과 다름없는 가치를 지닌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에 

있음을 시사 

- 1차 산업혁명이 석탄과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이 석유와 전기, 

3차 산업혁명이 전자, IT시스템을 핵심 동력원으로 삼고 있다면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라는 자원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생태계(정용찬, 2017b)

※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란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생산, 인프라 제공, 연구조사 등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생태계(European Commission, 2017)

- 2018년 7월 기준으로 세계 시가총액 10위권 기업은 애플, 

알파벳(구글의 모회사),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등 

데이터 기반 혁신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 이는 에너지(페트로차이나, 

엑슨모빌, 가즈프롬), 통신(차이나 모바일, AT&T)이 10위권 안에 

들었던 10년 전이나 제조업(GE, 코카콜라) 우위의 20년 전 산업 

지형과 다른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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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뿐 아니라 공공 부문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와 ‘오픈 

데이터(Open Data)’를 표방하며 데이터에 기초한 행정은 물론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도 데이터 경쟁력 확보에서 공공 부문도 예외일 

수 없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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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생산 환경 변화와 데이터 거버넌스

l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통계 

생산을 위한 조사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음

- 국가승인통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접조사의 

경우 원천적 접촉 불가능(보안시스템 강화 공동주택), 조사 

거부(프라이버시 보호 등), 접촉 곤란(1인 가구, 특정 직업/연령대 

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정용찬 외, 2016)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응답 거부율이 2007년 17%에서 2014년 

22.5%로 증가하여 신뢰도가 위협받을 정도이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에도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조사 거부가 

증가하고 있음 

※ 통계청은 광업·제조업 조사를 거부한 4개사에 대해 2012년 말 처음으로 과태료를 

업체당 40만에서 50만원씩 부과

[표 1]�국가 통계 조사와 불응률 변화

조사 조사/공표 주기 조사대상 조사방법
불응률 변화
(부재율 제외)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5년 단위
(최근 2015년 조사)

현재 표본조사지역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인터넷조사/
방문 

면접조사

2010: 0.23%
2015: 0.88%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공표는 분기
조사는 월 단위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가구 
표본규모: 999개 조사구에서 
약 9,000가구(적격가구 기준)

면접조사
2007: 17%

2014: 22.5%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공표는 
조사 익월

조사는 월 단위

개인
전국 3만 3천 가구 

(1,629개 조사구 → 1,647개 조사구)

면접조사
2011: 5.9%
2014: 8.2%

자료: 정용찬 외, 2016. 원 출처는 각 조사별 홈페이지(census, Kosis 홈페이지), 언론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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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조사, 마케팅 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화조사도 집전화 

보유율(2017년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결과 전국 가구의 43.6%)  

감소 등으로 무선전화를 활용한 조사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표본추출과 추정 등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전체 무선전화 

보유자의 성, 연령, 지역 등 인구통계정보가 포함된 모집단 정보가 

필요하나 복수의 민간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특성 

상 활용에 제약 

※ 현재 선거여론조사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생성한 

가상의 일회용 휴대 전화번호인 ‘안심번호’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제공 받아 이용 가능

l 조사 환경 악화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 중

- 덴마크, 핀란드 등은 비용 부담이 큰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대신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가상센서스(virtual census)를 도입했으며 

우리나라 통계청도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기본항목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등록센서스를 도입

- 특히 빅데이터 환경에서 양산되는 데이터를 정부승인통계(official 

statistics)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OECD, Eurostat(EU 

통계청) 등 국제기구 주도로 진행 중

- 네덜란드 통계청(Statistics Netherlands)은 도로 센서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이용, 운송 및 교통 분야 국가통계를 생성. 이탈리아는 

국가통계청 자료와 이동통신 자료를 혼합해 소규모 지역의 빈곤 

추정치를 산출. 캐나다 통계청은 설문조사 대신 위성사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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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통계 입력값으로 사용. 호주통계국은 위성 표면 반사율 

자료를 이용해 작물 유형을 분류하고 생산량을 추정하는 프로젝트 

수행(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17)

- 빅데이터 활용은 물가와 에너지 분야의 통계에서 인구통계, 

실업통계 등으로 그 활용분야가 확대되는 추세. 독일 통계청은 

구인구직사이트(job portal)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추정하고 있고, 벨기에 통계청과 Eurostat은 모바일폰 데이터와 

상주인구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인구, 관광, 교통, 이사 통계에 

활용(정용찬 외, 2017)

- 미국, 영국 등은 조사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자료 활용을 

대안으로 모색 중. 행정기록을 새로운 통계 산출의 원천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기록의 품질과 유용성에 대한 진단, 기관 간의 

공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 또한 조사 자료와 행정 자료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시도 강조(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17)

l 통계(Statistics)의 어원이 ‘국가의 상태’임을 감안하면 통계도 변화된 

사회, 경제, 문화 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로 재설계되어야 

함(정용찬 외, 2015)

- 정부가 생산하는 통계가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는 물론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과 연구자의 연구 활동 지원, 일반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다양한 수요자를 위한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화되는 상황에 부합하는 데이터 수집,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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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국가통계 생산 전반에 걸친 재설계가 필요하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는 물론 민간 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도 

필요

※ UN 국가통계 10대 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도 ‘통계 

작성 목적의 데이터는 다양한 유형의 원천 활용이 가능하며, 통계작성기관은 

품질, 적시성, 비용, 응답자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Principle 5. Data for 

statistical purposes may be drawn from all types of sources, be they statistical 

surveys or administrative records. Statistical agencies are to choose the 

source with regard to quality, timeliness, costs and the burden on 

respondents.) http://unstats.un.org/unsd/dnss/gp/FP-New-E.pdf

l 현재 데이터 생산과 활용 환경은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임

- 민간 기업이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큰 수익을 

창출하는가 하면, 정부가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물가지수와 같이 과거에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생산하던 

통계도 민간이 생산할 수 있어 기업과 공공 영역 간의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환경으로 변화

[표 2]�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활용 융합 사례

유형 사례

민간이 정부 

데이터를 활용

◦미국 정부의 주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벤처기업(Zillow)과 영국 

토지 등기소(UK Land Registry)의 주택 거래 데이터에 기반 한 벤처기

업(Zoopla)은 온라인 부동산 장터 서비스 제공

◦미국 정부의 작물재배 현황 데이터와 날씨 정보, 토양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부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벤처기업(Climate Corp) 등장

(The World Ban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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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거대 빅데이터 기업의 등장으로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민간과 공공 

부문 간의 힘의 균형이 역전되고 있는 상황

- 데이터 경제 체계 안에서 구글, 아마존과 같은 선도 기업은 검색 

자료나 구매 상품을 쉽게 찾아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플랫폼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플랫폼을 최적화할 뿐 아니라 데이터 

생산자와 통찰력 제공자와 같은 다른 영역으로 확장 가능(정용찬, 

2017b)

- 구글이나 아마존, 넷플릭스 등 데이터 기반 기업이 실시간 

이용자의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벌이고 있는 반면 

공공 영역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수집 주기, 포괄 범위, 신뢰도 

관점에서 점점 약화되고 있는 추세로 데이터 생태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데이터 격차 완화는 물론 균형 있는 발전 모색이 

필요

유형 사례

정부가 민간 

데이터를 활용

◦중국 통계청은 2013년 11월 알리바바, 바이두 등11개 전자상거래업체

와 빅데이터 물가 지수 개발 위한 파트너쉽 협약 체결

◦독일 통계청은 구인구직사이트(job portal) 데이터를 활용, 실업 통계 

생산 

◦벨기에 통계청과 Eurostat은 모바일폰 데이터와 상주인구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인구, 관광, 교통, 이사 통계에 활용

민간이 정부가 

독점하던 

통계를 생산

◦MIT대학 연구팀은 The Billion Prices Project(BPP)를 통해 60개 국가의 

온라인 소매업 데이터 수집, 물가 지수 매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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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란 통상 기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가용성, 유용성, 통합성, 보안성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다루며 프라이버시, 보안성, 데이터품질, 관리규정 

준수를 강조(Laudon and Traver, 2011)

- 광의의 개념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 자산 관리에 대한 

권한, 통제 및 공유된 의사 결정의 행사를 의미(Ladley, 2012)

- 본 보고서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포괄한 

국가 전체 데이터 자산 관리에 대한 권한, 통제, 의사 결정으로 

개념 정의함. 조사 환경 악화로 인한 대안 모색의 차원에서 

행정데이터 또는 민간 데이터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면 

행정자료와 국가통계 자료 등 공공 데이터는 물론 민간 데이터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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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혁신 벤치마킹

가. 영국

l 독립 기관인 통계위원회(UKSA, UK Statistics Authority)가 국가 통계 

관리를 총괄하며 통계청(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이 주요 

통계를 작성하고 통계 기획,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영국은 2017년 

정부 혁신 전략(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발표로 데이터 

전략이 정부 혁신의 핵심 사안임을 강조 

- 데이터 활용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 내 데이터책임관(Chief Data 

Officer)을 임명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부 조직 간의 

장벽을 제거하고, 범정부 데이터 활용 위한 데이터 자문위원회 

(Data Advisory Board) 신설하는 등 정책결정 시 데이터 활용 위한 

정부의 분석 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 통계 및 등록서비스법(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l 미래지향적 통계 조직 구조 설계 위해 비부처형 독립 통계위원회 

(Independent Statistics Board) 제안

- 독립 통계위원회의 목적은 공공재(Public Good)로서의 공식통계 

(Official Statistics)의 생산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공식 통계의 포괄 

범위를 확장하고 품질을 보장하는 것임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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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및 등록서비스법 2007’에 의거 의회를 지원하는 비부처형 

독립 기구로 통계위원회(UK Statistics Authority)를 2008년 설립

※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모든 공식통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 공식 통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관리 감독

l 통계 데이터의 비밀보호 원칙과 부처와 위원회 간의 통계적 목적의 

데이터 공유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 

◆ 정부통계 실행 규약(Code of Practice for Official 

Statistics), 2009

l 정부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이 통계 작성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통계 및 등록서비스법 2007’에 의거하여 마련되었으며 

8대 원칙으로 구성

l 특히 제6원칙은 데이터 생산자가 데이터 생산으로 인한 부담이 

통계 이용으로 파생되는 효용을 넘어서는지를 판단하는 비용 

관점의 균형 감각(Proportionate burden)을 제시

- 실행전략으로 1. 생산 비용 추정액 매년 보고하고 비용 절감 방법 

개발, 2. 공권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협조에 의한 통계 조사 추구, 

3. 행정자료의 통계적 목적을 염두에 둔 적극적 행정 체계 설계, 

4. 잠재적인 효용보다 새로운 데이터 취득에 따른 비용 분석, 5. 

새로운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현존하는 데이터와 추정기법을 

평가할 것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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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 원칙은 다음과 같음. 제1원칙: 사용자 요구에 부응, 제2원칙(Impartiality & 

objectivity):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 제3원칙(Integrity): 생산, 관리, 전파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에 기초, 제4원칙: 적절한 방법론과 품질 보증, 제5원칙: 

개인(기업) 정보 보호, 통계 목적으로 활용, 제7원칙: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원 

관리, 제8원칙: 정직성과 접근성

◆ 국가통계 전략 2015-2020(Strategy for UK statistics 

2015 to 2020), 2014

l ‘더 좋은 통계, 더 좋은 정책(Better Statistics, Better Decisions)’이라는 

부제가 붙은 2014년에 발표한 영국 정부의 국가통계전략서에서는 

통계위원회(UK Statistics Authority)와 GSS(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 통계청(ONS)이 영국 통계 조직의 근간임을 밝히고 증거 

기반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생산은 사회와 거버넌스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해야 함을 강조

- ‘더 나은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 생산’이라는 임무 달성을 

위해 지원 강화(Helpful), 전문성(professional), 혁신(Innovation), 

효율성(efficient), 역량 강화(capable)에 중점을 둘 것을 선언 

- 특히 혁신 관점의 실행 전략으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한 2021 

온라인 센서스 수행과 함께 데이터 수집 방법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데이터 자동수집 인프라 개발을 강조

※ GSS는 영국 정부 통계를 생산, 제공하는 50여 기관의 네트워크로 통계청(ONS) 

수장이 GSS 의장을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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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7)

l 전자 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 인프라 및 서비스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법률로 연구 목적의 자료 공유와 정부와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 통계 작성을 위한 정보 공유 조항이 포함

- 연구 목적과 통계 작성을 위한 국세 정보 등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와 통계위원회의 포괄적 정보접근권을 

법제화 

※ 이 법 제정 이전에는 교육 정보, 부가가치세 정보, 사회보장 정보, 소득 정보 등 

공유 필요한 통계 발생 시 ‘통계 및 등록서비스법(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07)’ 관련 조항을 매번 개별적으로 개정(UK Statistics Authority, 2016)

◆ 정부 혁신 전략(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2020), 2017

l 영국 정부는 기존에 공표한 ICT 기반 정부 혁신 전략(Government 

ICT Strategy, 2010, Government Digital Strategy, 2012)과 맥을 같이하는 

정부 혁신 전략을 2017년 발표

- 정부 혁신 전략의 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과 

정부 운영 방식의 효율적 혁신, 정책 과정에 시민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적절한 기술 개발과 문화 조성, 공무원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 환경과 프로세스 개선, 투명성 확보와 정부와 

민간의 혁신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활용 강화, 공유플랫폼을 

활용, 디지털 전환 가속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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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다음과 같은 데이터 활용 전략을 제시, 데이터 전략이 정부 

혁신의 핵심 사항임을 명시 

• API를 활용, 정부 데이터의 대내외 공개

•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부 조직 간의 장벽 제거

• 데이터 활용을 선도하기 위한 정부 내 Chief Data Officer 임명

• 범정부 데이터 활용 위한 데이터 자문위원회(Data Advisory Board) 신설  

• 의사결정 시 데이터 활용 위한 정부의 데이터 사이언스/분석 능력 강화

• 데이터 공유의 윤리 준수 위한 데이터의 안전하고 적절한 관리 

※ 영국은 2016년 UN 전자정부 조사에서 1위(호주 2위, 한국 3위) 

나. 미국

l 대통령실 관리예산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통계수석(Chief Statistician)이 정부 통계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통계의 중복, 통계기준 일치 등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은 2017년 연방통계혁신(Innovations in Federal Statistics: 

Combining Data Sources While Protecting Privacy) 보고서 발표를 통해 

조사 비용 상승과 응답률의 하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기관의 행정 기록(administrative records)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기 

- 데이터에 기초한 정책 수립 강화를 위해 2017년 증거기반 

정책수립(The Promise of Evidence- Based Policymaking) 보고서를 

발표하고 여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료의 획득, 결합 

업무를 담당할 국립자료보안청(National Secure Data Service, NSDS) 

신설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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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통계 혁신(Innovations in Federal Statistics: 

Combining Data Sources While Protecting 

Privacy), 2017

l 연방정부통계는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작동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연방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표본 조사는 비용의 상승, 응답률의 

하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음

※ 미국의 가계조사 응답률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하락함.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금전적인 유인, 조사의 반복적 시도 등이 시행되지만 성공률은 높지 않은 상황임

- 미국 연방통계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은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됨. 

Norwood(1995)는 연방통계시스템에 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예외 없이 시스템의 중앙집중화 또는 분산시스템의 조정기능 

강화를 권고했지만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실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이는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 등 

분산형 통계생산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임

l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 기록(administrative records)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 새로운 통계 산출의 원천인 행정기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록의 품질과 유용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며, 특히 기관 

간의 공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 행정적 규제 개선이 

필요. 또한 조사 자료와 행정 자료의 결합을 통해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시도 필요

※ 행정기록은 통계적 활용을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데이터 품질 관리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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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측 항목 존재, 행정 자료와 필요 통계와 개념 차이, 시의성 부족, 데이터 처리 

비용 등 통계적 목적에 활용하기에 어려움 

[표 3]�정부 자료 원천의 유형과 사례

구분 정의 사례

정형데이터: 
센서스, 

확률 조사

◦모집단 또는 표본에서 수집한 데이터

◦통계방법론을 활용하여 특성을 추정

◦인구주택 센서스

◦경제센서스

◦농업센서스

◦연방통계조사

정형데이터: 
행정기록

◦행정, 규제 또는 법집행 목적으로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

◦연방기록 : 소득세, 
사회보장, 실업, 의료기록

◦주정부 기록

◦경찰 사고신고

◦카운티정부 기록

기타

정형데이터

◦잘 정리되어 데이터베이스화가 용이한 

데이터 

◦모델링과 분석 위해 정제와 변환 필요

◦기상센서데이터

◦교통센서데이터

◦수질센서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구조화 되어있으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스프레드시트로 전환이 

어려운 데이터

◦모델링과 분석 위한 정제와 변환이 

정형데이터보다 어려움

◦웹에서 수집한 정량데이터

◦웹 로그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처럼 사전 정의된 

구조가 없는 데이터

◦추가적인 처리와 분석을 위해 필요 정보를 

추출하고 정형화된 표로 정리 필요

◦교통 동영상

◦위성 사진

◦블로그 게시글, 댓글

* 출처: National Academy of Sciences(2017), Innovations in Federal Statistics: 

Combining Data Sources While Protecting Privacy. p. 50의 표 3-1을 재정리.

l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민간 부문의 유용한 자료를 활용한 연방통계 

작성 필요

- 민간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 식별 가능성이나 목적 외 이용 

등 프라이버시 문제와 함께 기업의 수익성 목적 해결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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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활용을 위한 자발적인 민관파트너쉽이 필요하며 기업이 내부 

자료를 이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정부와 공유, 기업이 자료를 

제공하여 통계 당국이 작성,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제공, 

통계기관의 자료 처리 기능을 민간 기업에 위탁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

[표 4]�민간 영역의 자료 원천 유형과 사례

구분 정의 사례

정형데이터: 
센서스, 

확률 조사

◦모집단 또는 표본에서 수집한 
데이터

◦통계방법론을 활용하여 
특성을 추정

◦고객만족도조사
◦마케팅리서치조사
◦미디어이용조사
◦학술조사

정형데이터: 
행정기록

◦행정, 규제 또는 법집행 
목적으로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

◦기업 생산 자료: 상업적 거래, 은행거래, 
주식거래, 신용카드 거래, 의료 기록

◦대학 및 기타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급

기타
정형데이터

◦잘 정리되어 
데이터베이스화가 용이한 
데이터

◦모델링과 분석을 위해 정제와 
변환 필요

◦전자상거래 거래내역
◦이동전화 위치 센서
◦GPS 센서
◦공공서비스(전기, 개스 등) 센서
◦날씨, 오염 센서

반정형
데이터

◦구조화 되어있으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스프레드시트로 전환이 
어려운 자료.

◦모델링과 분석을 위한 정제와 
변환이 정형자료보다 어려움.

◦XML 파일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 로그, 웹로그
◦이동전화 콘텐츠: 문자 메시지
◦전자메일
◦사물인터넷(IoT)
◦스포츠 활동 센서(스마트워치 등)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처럼 
사전 정의된 구조가 없는 자료

◦추가적인 처리와 분석을 위해 
필요 정보를 추출하고 
정형화된 표로 정리 필요

◦소셜네트워크 데이터(Facebook, 
Twitter, Tumblr 등)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 댓글
◦문서
◦그림(Instagram, Flickr, Picasa 등)
◦동영상(YouTube 등)
◦인터넷 검색
◦교통 웹캠
◦보안/감시 동영상/이미지
◦위성 영상
◦드론 수집 데이터
◦레이더 영상

* 출처: National Academy of Sciences(2017), Innovations in Federal Statistics: 

Combining Data Sources While Protecting Privacy. p. 57의 표 4-1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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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기반 정책수립(The Promise of Evidence- 

Based Policymaking), 2017

l 2016년 신설된 증거기반 정책수립위원회는 자료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면서 기존 행정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자료 접근의 제한성, 부적절한 프라이버시 관행,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생성 능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

l 미국의 현행법과 관행이 증거구축을 위한 자료 활용은 물론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자료보안청(National Secure Data Service, NSDS) 신설을 제안

- 자료보안청은 통계 목적으로 여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료의 획득, 결합 업무를 담당하며 자료보관소(data warehouse) 

역할은 지양해야 함을 명시

- 주정부가 수집하는 연방 사업에 관한 자료 공개와 함께 연방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 관련 자료를 연방정부에 제공

l 정부가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고 보호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일반 공개가 예정된 비식별화 기밀자료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위험평가 실시, 정책 결정에 활용될 기밀자료에 

최신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적용, 정부 부처 내 고위 공무원을 

자료관리 책임자로 지정, 정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연방통계의 무결성 및 객관성 

유지 정책 성문화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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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연방정부의 증거구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역량과 

행정적 유연성, 적절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함

- 부처에 평가 및 정책연구를 조정하고 부처 내 다른 증거구축 

관련 부서와 협업을 진행할 최고평가책임자(Chief Evaluation 

Officer) 임명

- 범정부적 증거구축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실 

관리예산처의 부처 간 조정 기능 활성화와 조직 개편

- 증거구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증거구축 활동에 부합하도록 

개선

다. 일본

l 총무성 통계국이 중앙통계기관으로 각 부처별로 작성하고 있는 

통계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기능 수행과 인구조사 등 국가 기초 

통계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은 2017년 통계개혁추진회의를 

설치하여 증거기반정책입안 추진 체계의 구축, 경제통계의 개선, 

이용자 관점의 통계시스템 재구축 및 활용 촉진, 통계 업무와 행정 

체제의 재검토 결정

- Society 5.0 데이터추동사회로의 혁신이라는 부제가 붙은 

‘미래투자전략2018’을 발표하여 디지털정부의 추진과 정부 

데이터 개방을 통한 혁신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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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 2017 

l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

-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사회추진전략본부(IT종합전략본부) 산하에 

수상을 의장으로 하는 ‘관민데이터활용추진전략회의’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입안과 중요 시책의 실시와 추진 등을 담당

- 기본 시책으로 온라인 행정절차의 원칙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오픈데이터화, 정부와 지자체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시스템 

규격 정비와 호환성 확보, 디지털 격차 대책 수립, 업무 재검토 

등이 포함

- 이 법의 시행은 그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 보안 기본법 

등 데이터를 보호 정책 위주에서 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보완하는 시도로 평가 

(http://www.nikkeibp.co.jp/atcl/tk/PPP/news/1208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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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개혁추진회의최종종합

(統計改革推進会議最終取りまとめ), 2017

l 증거기반정책(Evidence Based Policymaking: EBPM)의 정착,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 등의 관점에서 과감한 통계개혁과 통계시스템의 

정비를 위한 통계개혁추진회의를 설치

- 통계정책의 개혁을 위하여 증거기반정책입안 추진 체계의 구축, 

GDP 통계를 축으로 한 경제통계의 개선, 이용자 관점의 

통계시스템 재구축 및 활용 촉진, 보고자 부담 경감 및 통계 

업무·행정 체제의 재검토·업무의 효율화와 기반강화 등 결정

- 통계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민간이 활용하는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실시하고 평가팀을 운영, 통계의 유용성과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초통계 전반의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 

- 특히 통계 개혁의 추진을 위한 기반강화를 위해 인재확보와 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 추진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통계기구의 업무 

조정을 통한 체제 정비, 통계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강조

◆ 미래투자전략2018(Society 5.0 데이터추동사회로의 

혁신), 2018

l 디지털혁명의 촉진으로 데이터를 독점하는 일부가 사회를 지배하는 

‘데이터패권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재산으로 

활용하여 사회 과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견인하는 다양한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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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을 도모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기술 도입으로 생활과 산업, 경제활동, 

행정인프라, 지역‧커뮤니티‧중소기업, 인재가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Society 5.0)의 실현이 예견되는데, 행정 분야의 경우 

구태의연한 아날로그행정에서 탈피하여 행정서비스를 출발부터 

완료까지 디지털화하는 원칙 아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정부가 보유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개방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을 촉진

l Society 5.0 실현을 위한 행정 분야의 플래그쉽 프로젝트로 

디지털정부의 추진, 차세대 인프라‧메인터넌스‧시스템 구축을 선정. 

디지털정부의 추진을 위해 행정서류 간소화, 날인이나 대면형 

본인인증제도 개선, 지불수수료 온라인화, API 정비 등을 포함한 

‘디지털 first법’을 2018년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공공교통 관련 데이터, 외국인의 내국 소비 관련 데이터, 방재 관련 

데이터 등을 조기에 개방 

- 인프라의 노후화와 중장기적인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프라와 연계된 모든 데이터를 집약, 공유하는 ‘인프라‧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전체 프로세스 

데이터를 클라우드화하여 측량,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현장업무와 수발주자 쌍방간의 감독, 검사 업무의 효율화 지원



4.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제언

27

4.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제언

l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수립

- 통계 데이터와 행정 데이터를 포괄하는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국가 전략 수립이 필요.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이 

최근 국가 통계 제도 개혁과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통계 

데이터와 행정 데이터의 통합관리체계 재정립이 데이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핵심 과제임을 시사

-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산업사회에서 통용되던 낡은 틀을 깨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 

즉 데이터에 기반 한 의사결정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문화와 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며(정용찬, 

2017b),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데이터를 공유,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이 필수

- 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핵심 데이터 자원인 국가 통계 거버넌스 강화를 출발로 행정 

데이터와 통계 생산 시스템의 유기적 결합, 민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정립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특히 공공 

부문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통계 생산 관점의 행정 업무의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 필요하며 지방 분권 시대를 지향하는 데이터 관리 

체계의 재정립이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방향

28

l 통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정부가 생산하는 데이터 중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통계 

데이터 생산 체계 개선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통계 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 미국 대통령실 관리예산처(OMB)의 통계 

수석(Chief Statistician)은 정부 주요 부처가 생산하는 주요 통계에 

대한 예산 조정권 등 각 부처가 필요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통계 생산 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핵심 기능으로 벤치마킹 

대상임

- 영국 의회를 지원하는 독립기관인 통계위원회(UK Statistics 

Authority)도 모든 공식통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를 통한 

독립적인 평가 기능을 통해 통계청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판단됨

- 일본은 통계국이 행정 제도를 총괄하는 총무성 소속으로 

통계조정업무도 총무성의 정책총괄관(통계기준담당)이 담당하고 

있음. 이러한 조직상의 특징은 부처간 통계의 조정, 행정데이터와 

통계데이터의 연계, 증거기반 정책관리제도 정착의 용이 등 

장점이 있음 

※ 총무성은 행정 관리, 지방자치, 정보통신 등의 업무를 관장. 1984년 행정관리청을 

폐지하고 총무청을 설치한 이후 2001년 중앙성청 개편을 통해 우정성, 자치성, 

총무청을 통합하여 총무성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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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통계위원회(위원장 기재부장관)가 유사· 

중복 통계의 조정 기능을, 기재부의 외청인 통계청이 통계 조정 

실무를 담당하여 주요국과 비교할 때 부처간 통계 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

- 국가통계가 경제통계 위주에서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게 된 상황을 감안하면 통계청의 

독립성 확보와 통계 예산 조정권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

※ 국가승인통계는 2010년 836종에서 2017년 말 1,082종으로 증가했는데,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2010년 131종에서 2017년 271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인구(28종에서 50종), 환경(25종에서 38종), 교육·문화·과학(45종에서 61종) 

분야도 꾸준히 증가함

[표 5]�주요국의 통계 조정 기구와 특징

국가 통계 생산 체제 통계 조정 기구

영국
◦통계청과 주요 정부 기관이 국가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체제

◦의회를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통계위원회가 통계청 감독, 통계조정 

기능 담당

미국

◦재무부(센서스국), 
노동부(노동통계국) 등 주요 

부처가 국가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체제

◦대통령실 관리예산처의 통계 수석이 

통계조정 기능 담당

일본

◦총무성 통계국과 부처가 주요 

국가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체제 

◦행정 관리를 총괄하는 총무성이  통계 

조정 기능 담당

한국

◦기재부 외청인 통계청과 주요 

부처가 주요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체제 

◦통계 조정 기능을 국가통계위원회가 

담당(위원장 기재부장관)
◦기재부의 외청인 통계청이 통계 조정 

실무 담당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방향

30

l 행정데이터와 통계 생산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정립

- 전통적인 조사 방식에 의한 국가 통계자료 수집 방식을 개혁,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행정 

업무를 통계 산출 관점에서 재설계하여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필요 통계가 생성, 축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 관점의 행정 데이터 

관리 체계(Sustainable Data Management) 필요

- 기업의 경우 데이터 책임관의 중요성이 일찍부터 강화된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경우 통계 관리 업무를 포함한 데이터 

전담 인력의 확보 필요. 이를 위해서는 통계 업무를 포괄한 데이터 

총괄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 미국 백악관이 기존의 통계수석 

이외에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수석 데이터과학자(Chief Data 

Scientist)나 영국의 최고 데이터 책임자(Chief Data Officer) 신설 

사례는 데이터 총괄 조정 업무 강화 측면에서 벤치마킹 대상임

※ 미국은 대통령실 통계수석 외에 대통령실 과학기술정책국(OSTP) 소속으로 수석 

데이터과학자(Chief Data Scientist)를 2015년에 신설, 데이터 시대에 즉각 대응. 

한국은 ‘기록관’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비해 통계법은 

통계전문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수준으로 규정(제7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통계법의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조항 신설(‘17. 8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17. 12.)’ 제출은 행정 

데이터와 통계 생산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

- 행정 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 효율화를 위해서는 통계 생산의 

관점에서 행정 서식 및 업무 절차 재설계, 행정 부처 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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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행정적 규제 개혁,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자료와 통계자료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행정자료 대체를 전제로 한 국가통계 생산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

[표 6]�데이터(통계)�기반 정책 및 인프라 구축 계획

구분 행안부 통계청

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총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법률안 제출 중)
◦국가통계위원회(기재부장관)

법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제5조)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
  -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제18조)
  - 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제21조)
  - 공공데이터의 표준화(제23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제2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17. 12. 제출)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제6조)
  - 데이터의 등록 등(제9조)
  - 데이터제공 요청(제11조)
  - 민간데이터 제공 요청(제15조)
  -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제17조)
  -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제18조)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제19조)
  -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제20조)
  - 데이터분석센터(제21조)

◦통계법

  - 국가통계위원회(제5조의2)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제18조) 
  - 행정자료의 제공(제24조) 
  - 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제24조의2)
  - 통계기반정책평가(제12조2)
  -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제6조)
  - 통계정보시스템구축 

운영(제7조의2)

인프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운영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계획 

발표(‘18. 1) 

◦국가통계포털(kosis.kr) 운영

◦통계빅데이터부산센터 개소(’18. 6)
  - 대전, 서울 개소 예정(’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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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소비자 행동 빅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 

- 민간 기업은 소비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장점이지만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이라는 부작용도 함께 존재

- 반면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공공부문의 통계는 수집하기도 어렵고 조사 거부  

증가 등으로 신뢰성 하락 추세에 있어 민간과 공공 간의 데이터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음. 교통, 통신, 금융 등 이용자가 

광범위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민간 데이터를 공공재 관점에서 

국가통계 생산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 등 민간 데이터와 

정부데이터를 포괄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 

-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형, 선제형 스마트 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 데이터 뿐 아니라 민간 데이터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함(정용찬, 2017b). 특히 고객 행동 데이터에 기초한 

추천 시스템, 고객 평가 시스템 등의 적용 과정에서 알고리즘 

편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고리즘 검증 등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민간 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품질 인증 제도의 도입도 필요

※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생산하는 국가통계의 경우 통계법에 의거 국가통계승인제도와 

정기품질진단제도가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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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강화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데이터 공유에 어려움 상존. 

중앙집권형 행정체제를 유지 중인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통계 인프라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교육, 복지, 

문화 등 분야별 중앙정부 차원의 필요 통계와 지방정부 필요 통계의 

연계 생산 체계가 필요하며, 향후 지방 분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통계 생산, 공유 등 관리 체계의 

설계가 필요 

- 국가승인통계 중 표본의 규모가 과소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통계의 경우 연차적 표본 규모 확대를 

통해 중앙 정부와 광역시도가 정책 자료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통계로 변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는 방송 이용자 정책을 위한 주요 

국가승인통계이나 조사 규모가 약 4,300가구, 7,400여 명(2017년 조사 기준)으로 

지역별 표본 규모는 대구/경북 지역이 464가구, 강원도가 143가구로 지자체가 

활용하기에는 표본오차가 너무 커서 신뢰도 확보가 곤란

- 경제, 사회, 복지, 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중앙정부에 필요한 통계와 

지자체에 필요한 통계 생산 체계를 문항 구조, 조사 경비 분담, 

데이터 공유와 활용 등의 측면에서 재설계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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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보안을 강화하면서 행정 자료 활용이 가능한 

연구 개발 활성화

- 미국은 자료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면서 기존 행정 

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기술 개발에 주목.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과 

자료 보안 접근 기술을 함께 개선하여 정부가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고 보호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Commission on Evidence-Based Policymaking, 2017)  

• 자료보호와 위험관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공개가 예정된 비식별화 비밀 

자료(de-identified confidential data)를 대상으로 종합적 위험 평가 실시

• 정부의 자료 보안과 비밀보호 역량 개선을 위해 증거 구축에 활용되는 

비밀자료에 최신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적용

• 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을 데이터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비밀자료의 활용을 

위한 보호조치 실행 시 기관간 리더십과 조정, 협력 개선

• 정부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촉진하기 위해 

연방통계의 무결성과 객관성 확보 정책 수립

- 두바이 정부의 블록체인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네덜란드의 

블록체인 기반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서비스, 에스토니아의 

전자신분증 등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 특히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데이터가 융합되는 스마트시티는 

데이터 제공 주체와 활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등의 기술 활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관련 기술 개발 시급

- 스마트시티는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가 융합하는 테스트베드로, 

데이터 공유를 매개로 기업의 이익과 공익을 함께 구현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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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버넌스 정립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영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이 행정 업무 활용에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헌장(Magna Carta)을 만든 것에 비견할 만큼 중요함을 강조(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5)

[표 7]�주요국의 블록체인 활용 행정 사례

국가 분야 서비스 특징

UAE
두바이

◦블록체인 

정부문서

◦2020년까지 모든 정부 문서를 블록체인에 수록 

◦종이 없는 행정 시스템으로 매년 약 1조6천억원 절감

◦블록체인 

의료정보시스템

◦진료 기록, 처방전, 환자의 병력 등을 블록체인에 

저장, 의료정보 공유

네덜란드

◦블록체인 출산 및 

산후조리 확인 

서비스

◦나의 건강관리(Mijn Zorg Log)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 출산, 산후조리 확인 통해 즉시보험금 수령

◦네덜란드 건강관리공단과 보험회사(VGZ),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렛저레오파드)이 협업, 
시스템 구축

◦종이 서류 폐지로 신청 간소화와 행정 비용 절감, 
신청 사실 자동 확인으로 허위 신청 감소

◦보조금 지급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암스테르담 등 3개 도시에 전기자동차, 전기스쿠터 

이용 시 보조금 지급 

◦정부가 이용권(바우처) 발급하면 이용자, 상점 거쳐 

정부가 비용 지불하는 기존 방식 개선

◦디지털 

신분증(ID) 시범 

서비스

◦개인정보가 변할 때마다 암호화 형태로 블록체인에 

저장,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활용 

◦스마트폰에 개인정보 저장 후 필요시 원하는 정보만 

선택 제시 가능 

에스토니아

◦전자신분증

(e-ID)

◦신분증, 운전면허증, 각종 자격증, 포인트카드, 책 

대출 기록 수록. 의료 데이터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적용 

◦온라인상에서 납세, 투표, 교육 등 약 2,600개 행정 

서비스 이용

◦전자투표

◦2005년 세계 최초로 지방선거에서부터 전자투표를 

도입

◦투표일 사흘 전까지 1주일간 사전투표에 적용

자료:　내일신문(2018. 7. 4), 매일경제(2018. 3. 15), 서울경제(2018. 6. 27), 전자신문(2018. 

7. 23), 한국일보(201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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